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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1) ① F 주식회사로부터 62,254,586,436원 및 그중 ㉮ 1,465,418,953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74%, ㉯ 29,068,939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71%, ㉰ 4,471,031,061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71%, ㉱ 6,46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58%, ㉲

8,879,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22%, ㉳

40,941,867,483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4.5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원고로부터 2,895,619,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4의 1) 내지 5), 10)항 기재 지상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9, 20, 36 내지 48 토지 위의

지상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위 순번 19, 20, 36 내지 48 토지를 인도하고,

2) ① F 주식회사로부터 위 1)항의 ① 기재 돈 중 61,313,824,416원 및 그중 ㉮

1,465,418,953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74%, ㉯

29,068,939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71%, ㉰

4,257,726,321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71%, ㉱

6,161,416,8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58%, ㉲

8,458,325,92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22%, ㉳

40,941,867,483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4.5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원고로부터 2,895,619,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4의 1) 내지 5), 10)항 기재 지상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 6 토지 위의 지상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위 순번 3, 6 토지를 인도하고,

3) ① F 주식회사로부터 위 1)항의 ① 기재 돈 중 61,244,363,557원 및 그중 ㉮

1,395,958,094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74%, ㉯

29,068,939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71%, ㉰

4,257,726,321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71%, ㉱

6,161,416,8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58%, ㉲

8,458,325,92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22%, ㉳

40,941,867,483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4.5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원고로부터 2,895,619,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4의 1) 내지 5), 10)항 기재 지상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2, 4, 5, 7 내지 18, 21 내지 35

토지 위의 지상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위 순번 1, 2, 4, 5, 7 내지 18, 21 내지 35 토지를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피고들의 예비적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1,736,171,148원에 대한

2018. 9. 22.부터 제1의 가. 1)항의 금원을 전부 지급받는 날까지 연 4.5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주위적 가지급물반환신청 및 나머지 예비적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2 도면 및 별지3 사진도면 표시

1)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712㎡ 중 ⑤, ①, ⑪ 지상물,

2)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87㎡ 중 Ⓡ 지상물,

3)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1,726m² 중 K, L, M, N, O, P,

Q, ⅴ, ①, ② 지상물,

4) 17, 18, 19, 20,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722㎡ 중 B, D, E, F, G, H, ①, ①

지상물, ① 내지 ③ 지상물 및 배관, ③④ 내지 ④ 지상ㆍ지하 연결배관,

5)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70m² 중 Ⓐ 지상물 일체를 각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 시트파일, 변압기케이스, 공사용 기계장치를 포함한 자재

일체를 수거하고,

다.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F 주식회사로부터 16,027,860,395원 및 그중

680,660,395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71%,

6,46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58%,

8,879,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2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4 기재 지상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F 주식회사 또는 원고2) 로부터 115,707,610,496원 및



1) 위 돈 중 38,303,380,433원에 대하여,

가) 2012. 9. 1.부터 2015. 7. 31.까지는 위 38,303,380,433원 중 10,007,380,433원에

대하여는 연 5.74%, 6,439,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71%, 9,173,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58%, 12,684,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22%,

나)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다)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0,616,413,406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4.77%,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1,484,416,585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5,303,400,072원에 대하여는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4 목록 기재 지상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115,707,610,496원 및

1) 위 돈 중 38,303,380,433원에 대하여,

가) 2012. 9. 1.부터 2015. 7. 31.까지는 위 38,303,380,433원 중 10,007,380,433원에

대하여는 연 5.74%, 6,439,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71%, 9,173,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58%, 12,684,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22%,

나)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다)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0,616,413,406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4.77%,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1,484,416,585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5,303,400,072원에 대하여는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14면 제18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점유하고 있는"을 "점유하였던"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이 사건 사업협약"을 "이 사건 협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5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7행의 "2012. 8. 30."을 "2012. 8.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를 "

2018. 9. 21. 제1심판결의 가집행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줄 때까지 이를 점유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5행부터 제14면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차.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현황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7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유자로, 순번 48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39.3/42 지분을 가진 공유자(나머지 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 소유이다)로 되어 있고,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①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8 토지에 관하여는 2013년경 K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9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11,494.8/97,406.2 지분(약 12%)을 가진

공유자로, F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되어 있었고,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0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10,688.145/123,426.4 지분(약 9%)을 가진 공유자로, F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되어 있었으며,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6 토지에 관하여는 F가 소유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F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003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순번 19, 20, 36 토지에 관하여

2018. 6. 8.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③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1 내지 35 토지에 관하여는 2017. 11. 24. K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7 내지 48 토지에 관하여는 2015. 4. 13. F로부터 원고 앞으로  2013. 6.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순번 48 토지에 관하여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카.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피고들은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923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7. 11. 17. 'F는 피고들에게, ① 21,886,068,939원 및 그중 29,068,939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71%, 9,17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58%, 12,6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2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42,885,289,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4.5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75812호)은 이 사건과 병행심리 되어 2020.

11. 13. 변론종결되었다(이하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6행의 "63" 다음에 "72, 73"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4의 1) 내지 5)항, 10)항3) 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 및 시설(이하 '지상물'이라 한다)을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반박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지상물 철거·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다. 판단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F는 대주에게 대출금의 이자를 미납하여 전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등에 의하여 F의 대주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F가 원고에게 토지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는

이상, 원고가 F의 부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 4-1, 4-2차 토지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1, 2차 토지매매계약은 이 사건 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위 협약 해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3) 또한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F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토지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순번 48

토지에 관하여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4)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순번 48토지에 관하여는 공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상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순서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각 유치권은 대상 토지

및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 산정이 전제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특히 피고들은 간접비, 가시설 강재 손료와 관련하여 제1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아래 나.항). 또한 피고들은 설령 간접비,

가시설 강재 손료가 공사대금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2 예비적으로 위 금액 상당은 유치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민법 제325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바, 공사대금 등 산정에 이어서 이를 살펴본다(아래 다.항).

3) 위 쟁점을 모두 판단한 이후에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 대상 토지 및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아래 라.항 및 마.항).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해제에 이르게 된 실질적인 책임이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인 F

컨소시엄의 구성원들[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포함되어

있다]에게 있으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내지 법인격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에 대하여 공통된 주장이므로 각 유치권에

대한 판단 이후에 함께 살펴본다(아래 바.항).

나.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산정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의 감정결과 등에 따라 피고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채권액 합계는 ① 1~4회 미지급 기성금 35,800,455,987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② 5회 기성금 56,190,13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③ 가시설 강재 손료 2,895,619,761원, ④ 간접비

4,442,733,263원, ⑤ 시설(장비) 철거비 977,835,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100,386,783,771원이다4) .

2) 원고의 반박 피고들은 과다한 공사대금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가) 1~4회 기성금 관련: ㉠ 1회 기성금 중 기공식비, 항운노조보상비 합계 4,943,694,553원(=

기공식비 1,047,156,000원 + 항운노조보상비 3,896,538,553원)은 이 사건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1회 기성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선급금 180억 원 중 피고들이 1~4회

기성청구 시 각각 선금공제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F와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충당이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선금공제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청구한 2015년 7월의 익월 25일의 다음 날인 2015. 8. 26.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지연이율은 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나) 5회 기성금 관련: ㉠ L, M 구역 토공 물량 및 매립폐기물 물량의 감소가 계약예정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 물가변동 관련, 폐기물 반입수수료 항목은 잠정금액(Provision Sum)

항목이므로 지수조정률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고, ㉢ 사전안정화장치, 토양세척시설,

폐수처리시설(이하 위 설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정화설비'라 한다)의 손료 항목은 지수조정률

산정 시 기계경비 비목이 아닌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기성인정 검사절차 및 증빙서류가 구비된 부분에 한하여 기성금이 인정될 수 있다. ㉤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 감정 당시 누락된 폐기물 고재 33.42톤이 기성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 가시설 강재 손료 관련: ㉠ 이 사건 공사계약 종료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시설 강재 손료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일 뿐, F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F가



피고들에게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강재의 내구연한(5년)이 경과한

2015. 12. 1. 이후의 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가시설 강재를 유상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의 F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어

불합리하다.

라) 간접비 관련: 이 사건 공사계약이  2013. 5.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 내지 향후 공사재개를 전제로 하는 간접비는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

종료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일 뿐, F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행강제금 관련: 이행강제금은 피고들의 하도급업체들에 부과된 것으로, 관련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9745호)에서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이행강제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 등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것도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될 수 없다.

바) 시설(장비) 철거비 관련: 피고들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들이 여전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F의 피고들에 대한 시설(장비) 철거비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 내지 46, 79, 89호증, 을 제5, 6, 15 내지 19, 60,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변론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들의

F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1) 1~4회 미지급 기성금

21,312,718,953원(= 1회 1,465,418,953원 + 2회 4,500,100,000원 + 3회 6,468,000,000원

+ 4회 8,879,200,000원) 및 그중 ①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1회

미지급 기성금 1,465,418,953원에 대하여는 변제충당일의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4%, ② 2회 미지급 기성금

4,500,100,000원 중 위 소송의 제1심이 인용한 29,068,93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 위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4,471,031,061원(= 4,500,100,000원 - 29,068,93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 ③ 3회 미지급 기성금 6,468,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58%, ④ 4회

미지급 기성금 8,879,2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2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5회 미지급 기성금 42,979,075,670원 및 그중 위 소송의 제1심이 인용한

42,885,289,074원에 대하여는 5회 기성금 지급기한의 다음 날인 2013. 6. 26.부터 위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4.52%, 위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93,786,596원(=

42,979,075,670원 - 42,885,289,074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26.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4.5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시설(장비) 철거비 977,835,7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철거일의 다음 날인

2018. 10. 30.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5)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금액 산정에 이르게 된 판단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선행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늦어도 피고들이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했던 마지막 날인 2013. 5. 31. 피고들과 F 사이에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해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용역 수행의 전제가 되는 F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 제공의무는 2013년 4월 말경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이 사건 협약

해제로 이행불능에 빠졌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① F는 H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② F는 2012. 8. 25.까지 지급하여야 할 2차분 기성금, 즉 2차 1~4회 기성금이 407억여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지급한 선급금 180억 원 외에는 2012. 8. 31. 30억 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등 2012년 4월경부터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들은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2. 9.

3.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③ F는 2012년 7월경부터 이사회에서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자금조달에

실패하였고, 결국 2013. 3. 12.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의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중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5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대출금이 남아 있던 제3~9차

대출약정(제3~9차 대출금 원금은 합계 2조 3,167억 원에 이른다)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④ 원고는 2013. 4. 23. F의 토지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 및 부도를 이유로 F에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3. 4. 29. F 및 F의 주주를 포함한 40개 회사에 이 사건 협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고[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가 대표사이다],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F의 주주들로서 위 2013. 4. 29.자 해제

통보서의 수신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2013년 4월 말경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이 사건 협약 해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 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이 각 해제된 후 F에 2013. 5. 9.자 공문을

발송하면서 미지급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기지급액'에 선급금 180억 원을 전부

포함시켜 이를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기성금만을 청구한 점(이후 피고들은 2014. 8.



29.자 공문이나 2014. 10. 31.자 지급명령신청서에서도 선급금 180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기성금만을 청구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 상 정화설비비는 처리물량(토양세척시설)과

가동시간(폐수처리시설)에 따라 손료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2013. 5. 9.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정한 전체 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③ 위

2013. 5. 9.자 공문에 '토목가시설 및 가설방음벽 등 시설물은 철거 또는 존치여부에 따라 별도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2013. 5.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F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도 위 2013. 5. 9.자 공문을 받은 이후 피고들에게 공사 재개를 촉구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이행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다)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F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중단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F와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1은 계약정지

등을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제24조를 인용하고 있다).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였다면, 피고들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5. 31. 이전에 F에 계약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들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용역 수행의 전제가 되는 F의 이 사건 사업부지 제공의무는

2013년 4월 말경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이 사건 협약 해제로 이행불능에 빠졌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들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 5. 9.자 공문을 통해 F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려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3. 5. 31. 이전에 F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F도 2013년 4월 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들로부터 2013. 5. 9.자 공문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이행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F 사이에는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5. 31. 더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일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1~4회 기성금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또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다49395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F가 2011. 8. 29. 피고들에게 2차분(토지정화공사비용)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선급금 180억 원을 지급한 사실, 계약특수조건 제17조 제4항에서 "선급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이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1호증, 을 제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스스로 2012. 2. 17. 1회 기성청구 시 2,265,000,000원,



2012. 3. 29. 2회 기성청구 시 1,938,900,000원, 2012. 5. 31. 3회 기성청구 시

2,705,000,000원, 2012. 7. 31. 4회 기성청구 시 3,804,800,000원을 각 '선금공제액'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기성금의 지급을 F에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F는

피고들로부터 각 회 기성청구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은

당시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급금을 과다하게 충당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F로부터 장차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2014. 10. 31.자 지급명령신청 당시까지도 위와 같은 선급금 공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였다가 위 각 기성청구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2015. 7.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위 선급금

공제의사를 번복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선급금 180억 원 가운데 피고들이 1~4회 기성청구

시 각각 선급금 공제액으로 산정한 위 각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들과 F가 묵시적으로 이를 선급금

공제액으로 인정하여 각 회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따라 미지급 기성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차 1회 2012. 2. 17. 2012. 3. 25. 12,462,000,000 2,265000000 10,197,000,000

2차 2회 2012. 3. 29. 2012. 4. 25. 6,439,000,000 1,938,900,000 4,500,100,000

2차 3회 2012. 5. 31. 2012. 6. 25. 9,173,000,000 2,705,000,000 6,468,000,000

2차 4회 2012. 7. 31. 2012. 8. 25. 12,684,000,000 3,804,800,000 8,879,200,000

합계 40,758,000,000 10,713,700,000 30,044,300,000

그런데 F가 2012. 8. 31. 피고들에게 1~4회 기성금 중 일부인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0억 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지연이자(지연이율은

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원본에 차례로 충당된다. 지연이자의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차 1회 2012. 3. 25. 2012. 3. 26. 10,197,000,000 연 5.74% 159 254,969,699

2차 2회 2012. 4. 25. 2012. 4. 26. 4,500,100,000 연 5.71% 128 90,110,496



2차 1회 2012. 3. 25. 2012. 3. 26. 10,197,000,000 연 5.74% 159 254,969,699

2차 3회 2012. 6. 25. 2012. 6. 26. 6,468,000,000 연 5.58% 67 66,250,041

2차 4회 2012. 8. 25. 2012. 8. 26. 8,879,200,000 연 5.22% 6 7,619,083

합계 30,044,300,000 418,949,319

이에 따라 위 30억 원 중 418,949,319원은 먼저 1~4회 기성금의 지연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2,581,050,681원(= 30억 원 - 418,949,319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이익이 가장 많은 1회

기성금에 충당되며, 남은 1회 기성금은 7,615,949,319원(= 10,197,000,000원 -

2,581,050,681원)이 된다.

(라) 한편 계약특수조건 제17조 제5항, 제6항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F가 피고들에게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3. 5. 31.

피고들과 F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은 선급금 7,286,300,000원(= 180억 원 - 각 회 선급금

충당액 합계 10,713,700,000원)은 위 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일인 2013. 5. 31.에

그때까지 지급기한이 도래한 미지급 기성금 및 위 해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한 순서에 따라 1~4회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원본에 차례로 충당되고, 지연이자의 계산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차 1회 7,615,949,319 2012. 9. 1. 연 5.74% 273 326,968,353

2차 2회 4,500,100,000 2012. 9. 1. 연 5.71% 273 192,188,791

2차 3회 6,468,000,000 2012. 9. 1. 연 5.58% 273 269,944,195

2차 4회 8,879,200,000 2012. 9. 1. 연 5.22% 273 346,668,295

합계 27,463,249,319 1,135,769,634

결국 남은 선급금 7,286,300,000원 중 1,135,769,634원은 먼저 1~4회 미지급 기성금의



지연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6,150,530,366원(= 7,286,300,000원 - 1,135,769,634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이익이 더 많은 1회 미지급 기성금에 충당된다. 이에 따라 1회 미지급 기성금은

1,465,418,953원(= 7,615,949,319원 - 6,150,530,366원)이 남게 된다.

(마) 원고는, 2차 1회 기성금 중 4,943,694,553원(= 기공식비 1,047,156,000원 +

항운노조보상비 3,896,538,553원)은 이 사건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2차 1회

기성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8,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피고들에게 기공식비,

항운노조보상비의 선지출을 요청하면서 추후 설계변경 시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위 공문에는 각 비용의 지출근거인 계약서 또는 내역서가 첨부된 사실, 피고들은

1회 기성청구 시 위 각 비용을 개산급 항목으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F와

피고들은 위 각 비용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따라서 F는 피고들에게 남은 1~4회 미지급 기성금 21,312,718,953원(= 1회

1,465,418,953원 + 2회 4,500,100,000원 + 3회 6,468,000,000원 + 4회 8,879,200,000원)

및 그중 ① 1회 미지급 기성금 1,465,418,953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충당일의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4%의, ② 2회 미지급 기성금 4,500,100,000원 중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이

인용한 29,068,93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의, 나머지 4,471,031,061원(= 4,500,100,000원 -

29,068,93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의, ③ 3회 미지급 기성금 6,468,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58%의, ④ 4회 미지급 기성금 8,879,2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22%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5회 기성금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3. 5. 31. 묵시적인 합의해제로 종료되었으므로,

공사계약 해제 시 기성고 산정에 관한 법리(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판결,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하여 5회 기성금을 산정한다. 다만 1~4회 기성금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에서 설계비와 1~4회

기성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5회 기성금으로 본다. 특히, 이 사건 공사계약은

기초사실(계약일반조건 제20조,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3조)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 내지

사유를 충족하는 물가변동,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 및 전체공사금액을 산정한다.6) 이에 따르면 물가변동, 설계변경을 반영한 계약예정금액은

265,882,335,459원이고, 전체공사비는 268,115,000,000원이며, 5회 공사비는

43,801,000,000원이다. 이를 앞서 본 5회 기성금 산식에 대입하면 5회 기성금은

42,979,075,670원이 된다. 이는 원고와 피고들의 아래 주장을 모두 판단한 결과이다.

따라서 F는 피고들에게 위 42,979,075,670원 및 그중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이

인용한 42,885,289,074원에 대하여는 5회 기성금 지급기한의 다음 날인 2013. 6. 26.(5회

기성금의 지급기한은 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이 최초로 F에 5회 기성금 지급을

청구한 2013. 5. 9.의 다음 달 25일, 즉 2013. 6. 25.이다)부터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4.52%의, 나머지 93,786,596원(=

42,979,075,670원 - 42,885,289,074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26.부터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4.52%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L, M 구역 확인측량 결과 지반고 차이로 토공 물량이 110,328m²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토공 물량이 감소하면 매립폐기물 물량도 감소하였을 것이므로, 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하여 이러한 물량 감소가 계약예정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2, 79, 108호증, 을 제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 이 사건 공사계약 산출내역서는 토양오염 세척 항목의 공사대금을

처리물량(m²)에 따른 손료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감정인은 당초 토공량 산정 시 현장내 분포한 기존 구조물 기초부 및 지중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는 체적이 공제되지 않은 횡단면을 기준하여 토공량을 산정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철거공사 수량산출서를 기초로 하여 원지반부 저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구조물 기초부

및 지중부에 대한 체적을 산출한 다음 전체 토공량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하고, 설계

지반고와 실제 지반고의 차이로 인하여 계약예정금액에서 "지중부에 위치한 구조물 기초 및 철거

대상 구조물의 지중부 부피를 산출하여 공제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 지반고 차이로 인한 토공 물량 및 매립폐기물 물량 감소는 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동조 제4항은 제1항 제1, 2호의 경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다고 규정하나, 갑 제8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계약금액 증액은

불가능하지만 감액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지반고 차이로 인하여

처리물량(㎡)이 감소된 부분은 계약예정금액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원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조달청 발간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잠정금액 항목(이하 'PS 항목'이라 한다)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항목은 PS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폐기물 반입수수료 항목을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2.95%에 불과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요건인 3%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9호증,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감정인은 PS 항목에 관하여 '공사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 산출이 어려운

경우 예산을 일식(一式)으로 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그때마다 정산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한 다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항목은 계약 당시 작성된 산출내역서 상 구체적인 산출근거(적용 수량 및 단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PS 항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지수조정률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감정인의 이러한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정화설비의 손료 항목은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처럼 분류할 경우 지수조정률은 2.55%에 불과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요건인

3%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6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6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감정인은 조달청에

이 사건 각 토지정화설비의 손료 항목을 기계경비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후 그 회신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정화설비의 ㉠ 설치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 철거비(경비), ㉢ 손료(경비), ㉣ 운영비(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각각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이중 손료의 단가는 해당 장비의 견적가에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등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실적공사비가 아닌 기계경비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감정인의 이러한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인정 검사절차 및 증빙서류가 모두 구비된 부분에 한하여 5회

기성금을 인정하여야 하고, 기성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5회



기성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 중단의

주된 이유가 F의 채무불이행에 있는 이상 기성검사를 요청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전부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성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감정인은 각 공종별 공사진행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성금 산정에 필수적인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판단한 후 기성금을

산정하였는데, 법원이 선정한 중립적 입장의 감정인이 양측의 입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내린 위와 같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일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감정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원고는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 감정 당시 누락된 폐기물 고재 33.42톤이 기성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 감정인은 "기성금 산출시 누락된

폐금속(고재) 33.42톤의 수량을 반영하여 기성금액을 수정 산출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감정인은 제1심 감정 당시 폐금속(고재) 33.42톤의 수량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였으므로, 위 수량을 반영하여 기성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통상의 공사현장에서 장비가격 100%를 기성으로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정화설비 손료 항목의 경우에도 100%를 기성으로 인정하여 5회 기성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각 토지정화설비의 손료 항목에 대하여 각각 가동일수(사전안정화장치),

처리물량(토양세척시설), 가동시간(폐수처리시설)에 따라 기성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정화설비의 손료 항목은 해당 장비의 견적가에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등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손료 항목 100%가 장비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정화설비의 손료 항목은 단순히 장비 가격을 물량으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이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장비가격 대신 손료 방식으로 기성을 인정하기로

분명하게 합의한 이상 그로 인한 유불리는 각 당사자가 감수하여야 할 부분인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도중에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각 손료 항목의 지급기한이 당연히

도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손료 항목은 기성인정 수량을 확인하여 그

수량만큼 기성 공사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가시설 강재 손료

(가) 피고들은, F는 피고들에게 계약일반조건 제21조 또는 그 유추적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 2018. 3. 14.까지 발생한

손료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3. 5. 31. 피고들과 F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해제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이후에 계약일반조건 제21조를 유추적용하여 F에게 위 손료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시켜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들은 설령 가시설 강재 손료가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F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손해 내지 가시설 강재를 다른 현장에

활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F는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2013. 6.

1.부터 2018. 3. 14.까지의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이후 가시설 강재를 철거하지 아니한 것이 F의

방해나 거부행위 등 F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F에 가시설 강재의 철거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F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일 이후 가시설 강재를 계속 점유, 사용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에 따른 점유, 사용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F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간접비

(가) 피고들이 간접비를 청구하는 기간은 2012. 9. 3.부터 2018. 3. 14.까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이 2013. 5. 31. 묵시적인 합의해제에 따라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9.

3.부터 2013. 5. 31.까지는 계약기간 중 지출한 간접비에 대한 청구이고, 2013. 6. 1.부터 2018. 3.

14.까지는 계약기간 이후 지출한 간접비에 대한 청구이다.

먼저 2012. 9. 3.부터 2013. 5. 31.까지의 간접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통상의 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간접비는

기성검사에서 인정된 직접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 중단으로 직접공사비 채권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간접비 채권만

따로 성립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4항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늘어난 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의

근거이므로, 위와 같이 계약기간 내에 지출한 간접비 청구의 계약상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과 F가 약정된 공사대금 외에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3. 6. 1.부터 2018. 3. 14.까지의 간접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이

2013. 5. 31. 묵시적인 합의해제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1, 제24조, 제21조를 적용하여 간접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들은, 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1, 제24조, 제21조에 따른 간접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2012. 9. 3.부터 2018. 3. 14.까지 지출한 비용은 F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F는 피고들에게 간접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2. 9. 3.부터 2013. 5. 31.까지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2.

9. 3.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그 이후의 직접공사비 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에 기초한 간접비

채권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간접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F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3. 6. 1.부터 2018. 3. 14.까지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이 2013. 5. 31.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에는 F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간접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이행강제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5)항 기재(제1심판결 제23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시설(장비) 철거비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F가 피고들에게 시설(장비) 철거비 5,139,471,6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8) (나) 계약일반조건 제40조, 제41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F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제41조 제1항 제3호), F는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경 등 사업을 계속 이행할 수 없거나 지연되는 사정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제40조 제1항), 위 각 경우 F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사업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한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제40조 제3항

제2호)'과 '피고들에게 발생한 합리적 범위의 손해(제40조 제3항 제3호)'를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기성금 미지급이라는 F의 귀책사유로 2012. 9. 3.경 중단되었고,

F의 이 사건 사업부지 제공의무는 2013년 4월 말경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이 사건

협약 해제로 이행불능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3. 5. 31. 피고들과 F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해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4. 29.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F 등에게 이 사건 협약 해제 및 그에

따른 2,400억 원의 협약이행보증금 귀속을 통보하였고, 이에 위 피고들과 F는 공동원고가 되어



2013. 7. 2.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81호), 그 소송결과에 따라 F는 위 피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2013. 5. 31. 해제될 당시 피고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F는 피고들에게 위 각 계약일반조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지출한

시설(장비) 철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들이 실제 지출한 시설(장비) 철거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투입된 설비 등을 철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58,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N가 2018. 9. 27. 피고 A에 시설물 철거 공사대금 588,341,6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한

사실, 피고 A은 2018. 10. 29. ○ 주식회사와 시설물 철거 공사대금을 300,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F는 위 각 계약일반조건 조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 977,835,760원 [=

(588,341,600원 + 300,6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F는 피고들에게 977,835,7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시설 등을 최종 철거하였다고

인정되는 날(2018. 10. 29.)의 다음 날인 2018. 10. 30.부터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9)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통상의 필요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설령 가시설 강재 손료, 간접비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시설 강재 손료 및 간접비 상당액은 피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

가) 가시설 강재는 이 사건 사업부지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방진판넬 및 펜스, Sheet Pile을

가리키는데, 이를 철거할 경우 토사 붕괴, 지하수 유입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피고들의 비용으로 위 가시설 강재를 존치시켰다. 따라서 기성금에 반영되지 않은

2013. 6. 1. 이후의 가시설 강재 손료는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각종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와 비산먼지 발생, 고인 물, 해충

발생 및 야생동물 출입 방지, 풍수해 발생 대비, 오염물질 외부 유출 관리 등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현상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가 필요하고, 피고들은 이를 위해 필수인원 6명을 상주시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2. 9. 3.부터 피고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2018. 3. 14.까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지출된 간접비는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

2) 원고의 반박 가) 가시설 강재 손료는 이 사건 공사 시행 과정에서 정화대상 토지를 굴착할 때 인접

토지의 지반이 약화되거나 토사가 붕괴되는 등 인접토지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자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간접비는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지출한 '유치권 행사비용'에 불과할 뿐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여기서 필요비는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 판결 등 참조), 보존행위는 물건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나)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20호증, 을 제21, 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다량의 중금속, 유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 ② F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공고



당시 사업 범위에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 "오염 토양 굴착 시 시설물 보호 및 보강대책"을 포함시켜

피고들에게 주변 시설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오염원 정화 후 오염원과 비오염원의 분리 등의 목적으로 가시설 강재를 설치한 사실, ④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감정인은 위 가시설 강재를 철거할 경우 일부 공사 구역에서 지반 침하,

사면붕괴, 균열발생, 가설건물의 변형 및 부분적인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⑤ 원고는 2018. 6. 3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치된 가시설 강재를 인수한 다음 2019.

7. 31. 이 사건 사업을 재발주하면서 피고들이 설치한 위 가시설 강재를 그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묵시적인 합의해제로 종료한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위

2018. 6. 30.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치된 가시설 강재를 자신들의 비용으로 존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삽입된 Sheet Pile은 다른 토지와의 경계면이 사업부지

쪽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위 가시설 강재를 존치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성금에 반영되지 않은 위 2013. 6. 1. 이후의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액은 피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2013. 6. 1. 이후의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액을 필요비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가 상환해야 할 필요비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감정결과에 따라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 2,895,619,761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을 제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일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피고들이 구하는 2018. 3. 14.까지 위 가시설 강재를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감정인이 제시한 손해액 산정방안 중 '[3안] 사용 후

잔존가치 = 신재가(강재 구입비) - 계약상 손료(기성금) - 고재(고철)가'의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고재가는 필요비 산정기간의 최종 시점에 가장 가까운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감정인은 3안의 산정방식에 따라 '신재가 8,666,481,780원 - 계약상 손료(기성금)

3,494,969,795원 - 고재가 2,539,130,384원'을 계산한 결과, 사용 후 잔존가치가

2,632,381,601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 판단하면서, 고재가 산정 시 2016. 11.경부터 2018.

3.경까지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였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3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치된

시트파일 7,348.90톤과 가설펜스 216.95톤을 합계 2,122,220,92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인수하는 내용의 가시설물 인도인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수한 사실, 위 가시설물 인도인수 협약서

제5조(고철단가)는 "2018년 6월에 발간된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의 '서울지역' '중량A'

'매입기준' 가격 중 가장 낮은 값인 255원/kg(부가가치세 별도)을 고철단가로 적용한다."고 정한

사실, 제6조는 "인수비용은 시트파일 및 가설펜스의 수량(중량)과 고철단가의 곱으로 산정한

2,122,250,92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2,122,220,925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1,929,291,750원{= (7,348.90톤 + 216.95톤) × 255,000원)이다]은 2018. 6.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재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2018. 3.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재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위 3안에 따라 사용 후 잔존가치를 다시 계산하면 3,242,220,235원[=

신재가 8,666,481,780원 - 계약상 손료(기성금) 3,494,969,795원 - 고재가 1,929,291,750원,

각각 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나, 이 금액은 피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895,619,76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므로, 결국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는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895,619,761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인정된다.10)(3) 원고는 강재의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2015. 12. 1. 이후의 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안의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 후 잔존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치된 가시설 강재를 유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미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6. 30.자 가시설물 인도인수 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인수대금은 고재가의 의미를



지니고, 위 3안의 산정방식에 따라 가시설 강재 손료 산정 시 위 인수대금 상당의 고재가를

공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접비 상당의 필요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8.

3.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사무실과 인력을 계속 유지하였던 주된 목적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F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사업부지는

나대지로서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의 경과나 사용과

무관하게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비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보존하기 위한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지출한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액 2,895,619,761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나, 간접비는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민사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라. 1)항 기재(제1심판결 제26면 제5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6면 제19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은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내지

필요비상환청구권(2,895,619,761원), 간접비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내지

필요비상환청구권(4,442,733,263원), 시설 등 철거비채권(977,835,760원)을 보유하고, 위 각

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도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2) 원고의 반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라. 2)항

기재(제1심판결 제26면 제20행부터 제27면 제7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2018. 9. 21.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인도집행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정화공사로 인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며(다만 이 사건 토지와 철거작업비 및 국공유지에

대한 토양정화공사비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320조에 따른 민사유치권을 가진다.

(2) 철거작업비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0,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H지구 사업개발부지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원 처리사업 용역(총체)'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당시 F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기존 시설 철거작업과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유류,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토양정화공사는 오염된 토양을 굴착한 후 정화시설로 운반하여 오염 물질을 제거한 후

원래의 위치에 되메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오염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시설물 철거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③ 이 사건 공사대금은 실시설계비용(1차분)과

토양정화공사비용(2차분)으로 나누어 책정되었을 뿐 이와 별도로 철거작업비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거의 모든 곳에 철거대상 지장물이 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철거작업비도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3) 국공유지에 대한 토양정화공사비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국공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토지이므로, 국공유지에

대한 토양정화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토양정화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중 오염토양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어서

1~5회 기성금 가운데 국공유지에 대한 토양정화공사비만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화공사비와 국공유지에 대한 토양정화공사비는 각 토지에 존재하는

오염토양 물량에 비례하여 구분함이 타당하다.

갑 제10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토공량 828,403㎡

중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 물량은 692,972m², 오염되지 않은 물량은 105,654m²(합계

798,626m², 오염토양 물량 비율 86.77%)인 사실, 국공유지의 오염토양 물량은 26,778m²,

오염되지 않은 물량은 2,999m²(합계 29,777m², 오염토양 물량 비율 89.93%)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총 오염토양 물량 719,750m²(= 692,972m² +

26,778㎡) 중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96.28%(= 692,972m² /

719,750m²)이고, 국공유지의 오염토양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3.72%(= 26,778m² /

719,750m²)이다.

한편 갑 제7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감정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토공량 828,403㎡에서 L, M구역 확인측량에 따라 토공물량이 110,328m²

감소되었고, M구역 흙막이 가시설 이격에 따라 토공물량이 68,350m³ 감소되었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L, M구역이 국공유지와 무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공량 합계는 798,626m²에서 619,948m²(= 798,626m² -

110,328m² - 68,350㎡)로 감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 물량 비율은

86.77%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 물량도 537,928m²(= 619,948m² × 0.8677)로

감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 물량과 국공유지의 오염토양 물량의 합계는 564,706m²(=

537,928m² + 26,778m²)이고, 그중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95.26%(=

537,928m² / 564,706m²)이며, 국공유지의 오염토양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74%(=

26,778m² / 564,706m²)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남은 기성금 중 95.26%에 해당하는 ① 1회 기성금 1,395,958,094원11), ② 2회

기성금 4,286,795,260원12), ③ 3회 기성금 6,161,416,800원13), ④ 4회 기성금

8,458,325,920원14), ⑤ 5회 기성금 40,941,867,483원15)을 모두 합산한 61,244,363,557원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남은 1~5회 기성금 중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위

61,244,363,557원 및 그중 ① 1회 기성금 1,395,958,094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변제충당일의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4%, ② 2회 기성금 4,286,795,260원 중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이 인용한 29,068,93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 나머지 4,257,726,321원(= 4,286,795,260원 -

29,068,93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 ③ 3회 기성금 6,161,416,8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58%, ④ 4회 기성금 8,458,325,92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22%, ⑤ 5회 기성금 40,941,867,483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변제기의 다음 날인 2013. 6. 26.부터 위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4.5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민사유치권이 성립한다.

다)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위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액의 필요비를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유치권자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다시

유치물 위에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필요비 2,895,619,761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고들의 2020. 9. 25.자 준비서면16)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된다.

라) 간접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의 F에 대한 간접비 관련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비용은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시설(장비) 철거비채권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2018. 10.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투입한 설비 등을 최종 철거하고

977,835,760원을 지출함으로써 계약일반조건 제40조, 제41조에 따라 F에 대하여 위 시설(장비)

철거비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는 유류,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토양정화공사는 오염된

토양을 굴착한 후 정화시설로 운반하여 오염 물질을 제거한 후 원래의 위치에 되메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오염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지장물 철거가

필요하므로, 공사대금채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철거작업비 부분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점, ②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시설(장비) 철거비채권 977,835,760원은, 오염

토양을 정화하기 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을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철거작업비가 아니라, 피고들이

스스로 자재와 장비를 투입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후 이를 철수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계약일반조건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정산의 대상이 될 뿐인 점, ③ 피고들은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인도집행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후인 2018. 10.

29.에서야 투입된 설비 등을 철거하여 위 시설(장비) 철거비채권을 보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장비) 철거비채권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상사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마. 1)항 기재(제1심판결 제29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9면 제16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은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내지

필요비상환청구권(2,895,619,761원), 간접비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내지

필요비상환청구권(4,442,733,263원), 시설 등 철거비채권(977,835,760원)을 보유하고, 위 각

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도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2) 원고의 반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마. 2)항

기재(제1심판결 제29면 제17행부터 제30면 제17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판단 순서

(1) F와 피고들은 회사로서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이 사건 공사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상법 제46조 제5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위

공사대금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즉,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각 도래한 이후에 F의 소유가 된 적이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기성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을 가진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위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액의 필요비를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필요비도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된다.

(3) 피고들의 간접비 관련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투입한 설비 등을 철거하고 977,835,76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시설(장비) 철거비채권은 시설 등의 최종 철거일인 2018. 10. 29. 비로소

발생하였고, 그 이후 F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바 없으므로(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년경부터 2018. 6. 18.까지 모두 회복되었다), 위

시설(장비) 철거비채권은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이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토지별로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그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하여 다투는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 6 토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 6 토지에 관하여는 2012. 4.

13. 수탁자 K으로부터 F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다시 수탁자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1회 기성금의 변제기가 2012. 3. 25.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순번 3, 6 토지에 관하여는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던 1회 기성금 1,465,418,953원(위 3. 나. 3) 나)항 참조)과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

2,895,619,761원(위 3. 다. 3) 나)항 참조)17)의 합계 4,361,038,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9, 20, 36 토지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는 1회 기성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2. 3. 25.

전부터 원고가 제3, 4-1, 4-2차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2013. 4. 23.까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9, 20 토지의 공유자이자 순번 36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2013. 4. 23.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그 공유지분권 또는 소유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복귀하나, 피고들은 위 계약해제 전에 F가 위 각 토지의 공유자 또는 소유자임을

전제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순번 19, 20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일인 2013. 4. 23.까지 F 소유였던 순번



19 토지의 공유지분(11,494.8/97,406.2 지분), 순번 20 토지의 공유지분(10,688.145/123,426.4

지분) 및 순번 36 토지에 관하여는 2013. 4. 23. 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던 위 1~4회 기성금

21,312,718,953원(위 3. 나. 3) 나)항 참조)과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

2,895,619,761원의 합계 24,208,338,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5회 기성금의 변제기(2013. 6. 25.)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2018. 6. 8.까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의 5회 기성금도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4. 23. F의 토지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

및 부도를 이유로 F에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3. 4. 29. F 및 F의 주주를

포함한 40개 회사에 이 사건 협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고(피고 A이 대표사이다),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F의 주주들로서 위

2013. 4. 29.자 해제 통보서의 수신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2013년 4월 말경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이 사건 협약 해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5회 기성금은 이 부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이유로 5회 기성금은 아래 라)항의 피담보채권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18)라)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7 내지 48 토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는 1회 기성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2. 3. 25.

전부터 원고가 제3, 4-1, 4-2차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2013. 4. 23.까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7 내지 48 토지의 공유자(순번 43, 48 토지) 또는 소유자(나머지 토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2013. 4. 23.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그 공유지분권



또는 소유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복귀하나, 피고들은 위 계약해제 전에 F가 위 각 토지의 공유자 또는

소유자임을 전제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순번 37 내지 48 토지(순번 43, 48 토지에 관하여는 F가 소유했던 공유지분을

가리킨다)에 관하여는 2013. 4. 23. 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던 위 1~4회 기성금

21,312,718,953원과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 2,895,619,761원의 합계

24,208,338,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고,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5회 기성금은 이 부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채무자의 단독 소유가 아닌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마. 3) 마)항 기재(제1심판결

제33면 제7행부터 제34면 제2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선행 담보신탁과 환매권 특약에 따른 담보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마.

3) 바)항 기재(제1심판결 제34면 제3행부터 마지막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4면 제17, 18행의 "상사유치권에"를 "상사유치권이"로 고친다.

바. 유치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내지 법인격남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바.항 기재(제1심판결 제35면 제1행부터 제37면 제1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5면 제11~12행의 "미미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부분을 "미미하였던 점과 F는 피고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내지 법인격남용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6면 제10행의 "권리남용"을 "권리남용 내지 법인격남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6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F의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의 무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수급인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유치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F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우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소결론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 6 토지에 관하여는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이 모두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①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민사유치권 또는 상사유치권 어느

한쪽에라도 그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되는 61,313,824,416원(= 1회 기성금 1,465,418,953원19)+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2~5회 기성금 합계 59,848,405,463원20)) 및 그중 ㉮ 1회

기성금 1,465,418,953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변제충당일의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4%, ㉯

2회 기성금 4,286,795,260원 중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이 인용한 29,068,93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 나머지

4,257,726,321원(= 4,286,795,260원 - 29,068,93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 ㉰ 3회 기성금 6,161,416,8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58%, ㉱ 4회 기성금

8,458,325,92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22%, ㉲ 5회 기성금 40,941,867,483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변제기의 다음 날인 2013. 6.

26.부터 위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4.5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 2,895,619,761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고들의 2020. 9. 25.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4 기재

지상물 중 위 각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을 모두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9, 20, 36 내지 48 토지에 관하여는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F가 공유자였던 순번 19, 20, 43, 48토지에 관하여는 그 지분을 가리킨다)이 모두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①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민사유치권 또는 상사유치권 어느

한쪽에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62,254,586,436원(= 1~4회 기성금 21,312,718,953원21)

+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5회 기성금 40,941,867,483원22)) 및 그중 ㉮ 1회 기성금

1,465,418,953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4%, ㉯ 2회 기성금 4,500,100,000원 중 29,068,93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 나머지 4,471,031,061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 ㉰ 3회 기성금

6,468,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58%, ㉱ 4회 기성금 8,879,2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22%, ㉲ 5회 기성금 40,941,867,483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26.부터 위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4.5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 2,895,619,76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4 기재

지상물 중 위 각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을 모두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위 순번 3, 6, 19, 20, 36 내지 48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2, 4, 5, 7 내지 18, 21 내지 35 토지에 관하여는 민사유치권만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① F로부터 위 2)항 기재 62,254,586,436원 중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1~5회 기성금 61,244,363,557원 및 그중 ㉠ 1회 기성금 1,395,958,094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4%, ㉡ 2회 기성금

4,286,795,260원 중 29,068,93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 나머지 4,257,726,321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71%, ㉢ 3회 기성금 6,161,416,8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58%, ㉣ 4회 기성금

8,458,325,92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부터 위 2021.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22%, ㉤ 5회 기성금 40,941,867,483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26.부터 위 2017.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4.5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

2,895,619,76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4 기재 지상물 중 위 각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을 모두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한 인도집행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였는데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는 경우, 피고들은 그 피담보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는 가집행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었던 피담보채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한 인도집행에 따라

제1심판결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금원을 수령한 후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급물의 반환 내지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항소심이 상환이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피고들이 상환이행을 받을

금액을 증액하여 다시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소송의 목적인 권리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인정되는 점에서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다만 가집행채권자는 항소심판결에

따른 상환조건을 성취하여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므로,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

가집행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23357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피고들이 상환이행을 받을 금액을

증액하여 다시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이상,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공유지분 포함)은 이 법원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실효될 뿐이므로, 피고들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미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제1심판결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금원만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금액과 제1심판결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인도일 다음 날부터 이 법원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심판결이 상환이행을 명한 금액의 2018. 9. 21.까지의 원리금은 원금 59,705,001,758원과

지연손해금 20,331,851,543의 합계 80,036,853,301원이다.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회 29,068,939 2013. 6. 1. ~ 2017. 11. 17. 연 5.71% 1631 7,416,967

2017. 11. 18. ~ 2018. 9. 21. 연 15% 308 3,679,410

3회 9,173,000,000 2013. 6. 1. ~ 2017. 11. 17. 연 5.58% 1631 2,287,213,412

2017. 11. 18. ~ 2018. 9. 21. 연 15% 308 1,161,075,616

4회 12,684,000,000 2013. 6. 1. ~ 2017. 11. 17. 연 5.22% 1631 2,958,610,763

2017. 11. 18. ~ 2018. 9. 21. 연 15% 308 1,605,481,643

5회 37,818,932,819 2013. 6. 26. ~ 2017. 11. 17. 연 4.52% 1606 7,521,429,359

2017. 11. 18. ~ 2018. 9. 21. 연 15% 308 4,786,944,373

합계 59,705,001,758 20,331,851,543

나) 이 법원이 F에 대한 상환이행을 명한 금액의 2018. 9. 21.까지의 원리금은 원금

62,254,586,436원과 지연손해금 19,518,438,013원의 합계 81,773,024,449원이다(한편

원고에 대한 상환이행을 명한 금액은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인데, 필요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20. 10. 7.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여기서 제외한다).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1회 1,465,418,953 2013. 6. 1. ~ 2018. 9. 21. 연 5.74% 1939 446,846,788

2회 29,068,939 2013. 6. 1. ~ 2017. 11. 17. 연 5.71% 1631 7,416,967

2017. 11. 18. ~ 2018. 9. 21. 연 15% 308 3,679,410



1회 1,465,418,953 2013. 6. 1. ~ 2018. 9. 21. 연 5.74% 1939 446,846,788

4,471,031,061 2013. 6. 1. ~ 2018. 9. 21. 연 5.71% 1939 1,356,215,613

3회 6,468,000,000 2013. 6. 1. ~ 2018. 9. 21. 연 5.58% 1939 1,917,295,949

4회 8,879,200,000 2013. 6. 1. ~ 2018. 9. 21. 연 5.22% 1939 2,462,233,784

5회 40,941,867,483 2013. 6. 26. ~ 2017. 11. 17. 연 4.52% 1606 8,142,518,605

2017. 11. 18. ~ 2018. 9. 21. 연 15% 308 5,182,230,897

합계 62,254,586,436 19,518,438,013

다) 결국 피고들의 손해는 위 각 원리금 합계의 차액 1,736,171,148원(= 이 법원

81,773,024,449원 - 제1심판결 80,036,853,301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인도일의 다음 날인

2018. 9. 22.부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금액을 지급받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중 가장 낮은 연 4.5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1,736,171,148원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금액을 지급받는 날까지 연 4.5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주위적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안승훈

판사구태회

별지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4 지상물 목록 6) 내지 9)항 기재 지상물 철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원고의 2020.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2) 항소취지에 기재된 "피고들은 F 주식회사로부터"는 피고들의 2018. 3. 29.자 항소이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F 주식회사 또는 원고로부터"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3) 원고의 2020.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별지4의 6) 내지 9)항은

제외되었다.

4) 피고들은 2020. 9. 25.자 준비서면(제1면)을 통하여 공사대금 등 액수를 최종 정리하면서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이행강제금(684,613,853원)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항소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다.

5)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상환채권'은 아래 '3. 다. 3) 나)항'에서

통상의 필요비로 인정하였다.

6) 이에 따른 5회 기성금 산식은 아래와 같다.

5회 기성금 = (설계비+1~4회 기성금) + 5회 공사비 / 전체 공사비 × 계약예정금액 - (설계비

+1~4회 기성금)

7)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정화설비 손료

항목을 5회 기성금에 포함된 공사대금으로만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정화설비 손료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켜 주장하지는 않았다.

8) 피고들은 2017. 9. 21.자 준비서면에서 시설 철거비(해체비)로 5,139,471,632원을

주장하였다가, 2020. 9. 25.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금액을 977,835,760원으로 정리하였으나,

항소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9) 피고들은 2017. 9. 21.자 준비서면에서 시설 철거비(해체비)로 5,139,471,632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0. 29.에야 977,835,760원을 지출하여 설비 등을

철거하였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위 철거일의 다음 날인 2018. 10. 30.로 삼는다.

10)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이 사건 토지(356,504.5m²) 외에 원고 소유가 아닌

국공유지(21.983m²)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94.19%(= 356,504.5m² / 356,504.5m² + 21,983m²)이므로, 위 3안에

따라 사용 후 잔존가치를 다시 산정한 3,242,220,235원(부가가치세 제외)과 위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원고가 소유자로서 필요비상환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더라도 3,053,847,239원(= 3,242,220,235원 × 0.9419)으로서 피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895,619,76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훨씬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필요비가

2,895,619,761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점은 차이가 없다.

11) = 1회 기성금 1,465,418,953원 × 0.9526

12) = 2회 기성금 4,500,100,000원 × 0.9526

13) = 3회 기성금 6,468,000,000원 × 0.9526

14) = 4회 기성금 8,879,200,000원 × 0.9526

15) = 5회 기성금 42,979,075,670원 × 0.9526

16) 피고들은 공사대금채권이나 시설(장비) 철거비채권의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는 그

필요비(2,895,619,761원)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2020. 9.

25.자 준비서면(제14면)에서야 비로소 필요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필요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준비서면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0. 7.부터 발생한다.

17) 가시설 강재 손료 상당의 필요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중 발생한 비용으로서 F가

아닌 원고에 대한 권리이므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일인 2013. 4. 23. 이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더라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18)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악의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1.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의 유치권항변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3. 4월 말경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해제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이미 이 사건

공사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고려하여 2013. 5. 31. 공사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간 연장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7호증

등을 이미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악의에 대한

주장, 증명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19)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고, 그중 1,395,958,094원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도 포함된다.

20)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금액(= 2회 기성금 4,286,795,260원 + 3회 기성금

6,161,416,800원 + 4회 기성금 8,458,325,920원 + 5회 기성금 40,941,867,483원)이다.

21)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고, 그중 20,302,496,074원(= 1회 기성금 1,395,958,094원 +

2회 기성금 4,286,795,260원 + 3회 기성금 6,161,416,800원 + 4회 기성금 8,458,325,92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도 포함된다.

22)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